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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앱 장애 보상은 주문 기록과
손해 입증에 따라 달라진다
증권 앱 장애의 보상 기준과 입증 자료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전자금융사고는 2021년 356건이고 그 가운데 장애가 350건이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정기 집계는 2023년 상반기분 197건 이후로 이어지지 않는다.

증권사 여섯 곳의 보상 기준을 열어 보면 문구가 거의 같다. 보상 대상은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다. 보상에서 빼는 첫 번째 항목은 "전산로그 및 전화녹취 등 기록이 없는

주문 건"이다. 그런데 앱이 열리지 않아 주문창까지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사고 유형, 회사의 과실, 거래 의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조사한 증권사 내부 보상 기준은 전산로그나 전화녹취 같은 주문

기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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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특정 회사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확정되지 않은 제재를 단정하려는 목적도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한눈에

미국은 감독기관이 장애로

생긴 손해액을 521만

달러까지 계산해 지급을

명령했다. 대상자는 회사가

거래 기록으로 찾아냈다.

투자자는 신청하지 않았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증권 앱이나 프로그램이 멈춰 주문을 넣지 못했을 때, 배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조사한 증권사 여섯 곳의 내부 보상 기준은 전산로그·전화녹취 등

주문 기록을 요구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사고 유형, 회사의 과실, 거래 의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주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장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을 다시 켜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종목과 수량과 가격을 말해

두면 녹취가 남는다. 화면 사진도 시각이 함께 찍히게 찍어 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이 보고서는 특정 증권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 회사 이름은 규정과

기준을 인용할 때만 적었고, 진행 중인 검사나 확정되지 않은 제재는

다루지 않았다.

증권사별 장애 건수와 배상 실적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정기 공표 통계가 아니라서 요구한

사람마다 기간과 대상이 달라 값이 어긋난다. 그런 항목은 각주에

밝혔다.

법 조문과 판결의 취지는 본문에 풀어 쓰고 조문 번호는 각주로 내렸다.

외국 제도는 규정 원문과 감독기관 문서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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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앱이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장애는 늘 있었다.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본다.

350건
2021년 전자금융 장애사고

전자금융사고 356건 중 · 금융감독원

95건
그중 금융투자 업권

업권 가운데 가장 많음

197건
2023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정기 집계는 여기서 확인이 끊긴다

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대부분 앱으로 한다. 그 앱이 멈추면 파는 일도 사는

일도 멈춘다. 값이 크게 움직이는 날일수록 접속이 몰리고, 접속이 몰리는

날일수록 멈출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전자금융사고는 2021년 356건이다. 그중 침해를 뺀

장애가 350건이고,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가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은

81건이었다.1

이 집계는 반기나 연 단위로 발표되던 자료인데, 확인되는 마지막 발표는

2023년 상반기분 197건이다.2 그 뒤로는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옮기는 방식으로만 숫자가 나온다.



배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의 유무다.

전산장애

증권사의 시스템이나 통신망

문제로 앱과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이다.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시세가

뜨지 않는 경우가 모두 여기

든다.

그 방식으로 나온 값 가운데 하나가 2025년 8월 금융감독원 워크숍에서

공개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증권사 전산사고가 429건이고

피해액이 262억 5,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

6,000만 원의 89%다.3

연도별로는 2020년 66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58건이었다.3 100건이면 사흘에 한 번꼴이다.

장애가 나면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가

장애가 끝나면 두 가지가 남는다. 하나는 값이 움직인 결과다. 팔려던 주식을

못 팔았으면 그 사이에 떨어진 만큼이 손해다. 다른 하나는 그 손해를 누가

물어 주느냐는 문제다.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사람이 갈린다. 같은 시간에 같은 앱을 쓰다 같은 손해를

본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배상을 받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다.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가. 이 보고서가 묻는 것은 이것 하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쓰는 회사를 바꿀 일은 아니다. 장애는 회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2장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는가
회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 둔 기준을 그대로 읽는다. 왜 그런 기준인지는

3장에서 다룬다.

증권사는 저마다 전산장애 보상 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려 둔다. 연구소는 여섯

곳의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회사가 달라도 문구가 거의 같다.

쓰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장애 공지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미리 찾아

둔다. 장애가 난 뒤에 찾으면 늦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앱 알림 설정

1



여섯 회사의 보상 기준은 문구가

거의 같은데, 실제 보상 비율은

크게 갈린다.

비상주문

앱이나 프로그램이 안 될 때

쓰라고 회사가 따로 마련해

둔 주문 방법이다. 고객센터

전화 주문, 자동응답 주문,

영업점 방문이 여기 든다.

보상 대상이 되는 장애는 하나뿐이다

먼저 무엇을 장애로 볼지부터 좁다. 한 회사는 이렇게 적었다. "당사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온라인 주문 및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다섯 곳도 같은 뜻이다.4

거꾸로 읽으면 이렇다. 앱이 안 되더라도 고객센터 전화나 영업점에서 주문할

수 있었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로그인이 안 된 것, 시세가 안 뜬 것, 체결이

늦은 것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회사가 따로 적어 뒀다.5

<표 1> 증권사 여섯 곳의 보상 기준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산장애 보상 기준 원문 (2026년 8월 확인)

항목 내용

보상 대상 장애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대상 주문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주문, 파생상품 청산 주문, 정정·취소 주문

필요한 증거 전산 기록 또는 전화 녹취로 매매 의사가 확인되는 주문

손해액 계산 주문을 시도한 시점의 가격에서 장애가 끝난 뒤 실제로 체결한 가격을 뺀 차액

보상에서 빼는 것

기록이 없는 주문. 새로 사려던 주문. 장애가 끝날 때까지 체결될 수 없던 가격의 주문. 아직

팔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로그인 실패와 시세 지연, 체결 지연. 거래소나 통신망

등 회사 밖의 원인. 정신적 손해

처리 기한 회사에 따라 접수 후 10영업일 또는 14영업일 안에 결과 통지

주: 1) 표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을 묶었다. 여섯 곳 모두에서 확인된 항목만 적었다.

2) 투자자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둔 회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증권사 여섯 곳(키움·KB·메리츠·미래에셋·한양·다올)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산장애 보상 기준을 정리.

가장 중요한 줄은 제외 항목의 첫 줄이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보상에서 빼는 것의 첫 줄이다. 한 회사는 "전산로그 및

전화녹취 등 기록이 없는 주문 건"이라고 적었다. 다른 회사는 전화기록이나

로그기록이 있는 주문에 한해서만 보상한다고 적었다.6

즉 기록이 곧 자격이다. 손해가 아무리 커도 기록이 없으면 심사 자리에 서지

못한다.



손해액은 최고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록이 있어 심사에 올라가도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 여섯 곳 모두 주문을

시도한 시점의 가격에서 장애가 끝난 뒤 실제로 체결한 가격을 뺀 차액으로

계산한다. 장애가 이어진 동안의 최고가가 아니다.7

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2022년 8월 한 증권사에서 약 15시간

동안 선물 주문이 되지 않았다. 투자자는 그 사이 최고 지수를 기준으로

5,200만 원가량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고 지수가 아니라 거래량을 가중한 평균

지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598만여 원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회사가

스스로 적용한 보상 기준을 "완화된 기준"이라고 표현했다.8

여기까지가 지금의 기준이다. 그러면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3장

주문 기록과 손해 입증이 필요한 이유
법정 책임과 증권사 내부 보상 기준을 구분한다.

3가지
법이 곧바로 배상하게 한 사고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6곳
보상 기준 문구가 거의 같은 증권사

연구소가 원문 확인

521만 달러
미국 감독기관이 장애 배상으로

명령한 금액

2021년 · 한 증권사 한 건

쓰고 있는 증권사의 전산장애 보상 기준을 한 번 읽어 둔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항목에 있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또는 투자유의사항 항목

1

그 회사의 비상주문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둔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 회사마다 전화 주문 번호가 따로 있다

2



주문 기록은 거래 의사와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지시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주문 버튼을 눌러 주문이

회사 쪽으로 넘어간 상태를

가리킨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책임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고가 적혀 있다. 세

가지다. 첫째는 접근수단이 위조되거나 변조돼 생긴 사고다. 둘째는 계약을

맺거나 거래지시를 전자적으로 보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다. 셋째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수단을 써서 생긴 사고다.9

이 세 가지에 들면 회사는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배상한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었을 때만 책임을 나눈다.10

법 조문에는 ‘전산장애’라는 용어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다. 앱 장애가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장애 시점과 범위, 이용자가

주문을 보냈는지, 회사 시스템이 이를 수신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한 사고 유형

대법원은 이 조항의 '사고'가 무엇인지 밝힌 적이 있다. 권한 없는 제3자가

거래를 한 경우와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는데 거래가 된 경우를 들었다.

그리고 거래지시가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들었다.11

주문이 회사에 전달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지시와 처리 장애를

기록으로 확인하기 쉽다. 앱이 열리지 않아 주문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한 주문의 내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다만 후자의 경우도 개별 장애의 원인과 회사의 과실, 다른 주문수단의 이용

가능성, 손해 발생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주문 미전송

사례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에서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에도 전산장애 조항이 따로 없다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도 회사의 책임 조항이 있다. 내용을 보면

법에 적힌 세 가지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12 전산장애로 거래를 못 한 손해를

따로 다루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공통의 보상 기준도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앱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이 없고 증권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13

증권사 내부 보상 기준은 주문 기록을 공통으로 요구한다. 이는 주문 내용과

주문 시각, 장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내부 기준과

법원의 최종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심한 장애일수록 기록이 덜 남는다

여기서 이 구조의 문제가 드러난다. 기록은 회사 서버에 남는다. 주문이 회사

쪽으로 넘어가야 남는다. 그런데 장애가 가벼우면 주문은 넘어가고 처리만

늦는다. 기록이 남는다. 장애가 심해 앱이 아예 열리지 않으면 주문이 넘어가지

않는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장애가 심할수록 기록이 덜 남고, 기록이 없으면 배상 자리에 서지 못한다.

피해가 큰 쪽이 구제에서 먼저 떨어진다.

남은 길은 하나다. 장애가 난 그 순간 고객센터에 전화해 종목과 수량과 가격을

말하고 녹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화를 거는 순간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는 누가 손해액을 계산하는가

같은 문제를 다른 나라도 겪었다. 답은 갈렸다. 갈린 자리는 손해액을 누가

계산하느냐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한 온라인 증권사의 앱과 누리집이 멈춰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주문을 넣지도 고치지도 취소하지도 못했다. 자율규제기관은 2021년

6월 이 회사에 벌금 5,700만 달러와 배상 약 1,260만 달러를 명령했다. 그

가운데 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521만 3,557.98달러였다.14

이 금액을 누가 계산했는지가 중요하다. 감독기관이 계산했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 거래 기록으로 피해자를 찾아 이미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투자자가

신청서를 낸 절차는 없었다.15

근거도 규정에 적혀 있다. 배상은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계량할 수 있는

손해를 입었을 때" 명령하며, 금액은 "증거로 드러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이다.16

다만 미국에도 빈 곳이 있다. 이 명령을 넘는 손해는 투자자가 중재를 걸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026년 6월까지 판정까지 간 고객 사건 가운데 고객이

이긴 비율은 18%다.17 중재 분쟁 유형 열다섯 가지 목록에 '시스템 장애'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17

영국은 다르다. 감독당국에 배상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시스템 장애

사건에서 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18 개별 구제는 금융옴부즈만이 맡는데,

최근 결정문 두 건이 이 자리를 보여 준다. 한 건은 은행 기록에 실패한 결제

시도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다른 한 건은 거래 플랫폼을 닷새

못 쓴 사건인데 "얻었을 이익은 추측일 뿐"이라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19



호주는 세 번째 길이다. 감독당국은 배상을 명령하는 대신 회사에 지침을 준다.

"소비자가 민원을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잘못을 알게 된 즉시 회사가 먼저

보상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유도 적어 뒀다. 소비자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20

<표 2> 손해액을 누가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증권 거래 시스템 장애에 대한 나라별 대응

나라 손해액을 계산하는 쪽 내용 장애 통계 공표

미국 감독기관

감독기관이 금액을 확정해 지급을

명령하고, 회사가 거래 기록으로

대상자를 찾아 지급한다. 그 밖의 손해는

투자자가 중재에서 입증한다.

확인되지 않음

영국 소비자

당국은 벌금을 매기고 배상은 회사가

스스로 한다. 옴부즈만에 가면 주문을

시도한 기록과 손해를 소비자가 보여야

한다.

당국은 사이버 사고만. 은행 장애

통계는 의회가 공개

호주 회사

민원을 기다리지 말고 회사가 먼저 찾아

보상하라는 지침을 둔다. 배상 명령이

아니라 인가 조건으로 묶는다.

있음. 산업 전체 집계

일본 —

당국의 배상 명령 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분쟁은 별도 기구가

다룬다.

있음. 해마다 공표(2025년도 약

1,600건)

한국 회사

회사가 각자 만든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다. 업계 공통 기준이 없다.

기록이 없으면 계산 자리에 서지 못한다.

정기 공표는 2023년

상반기분에서 확인이 끊긴다

주: 각 나라의 규정 원문과 감독기관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그대로 적었다.

자료: 미국 자율규제기관 제재 문서와 제재양정지침, 영국 감독당국 규정과 옴부즈만 결정문, 호주 감독당국 지침, 일본 금융청 연간 보고서,

한국 전자금융거래법과 증권사 보상 기준을 정리.



깊이 보기 · 가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장애가 아니라 계획이었다

2021년 제재에서 감독기관이 든 위반 가운데 하나가 업무연속성계획이다.

회사가 계획을 세워 두기는 했는데, 그 계획이 "직원이 회사 건물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만 상정하고 있었다.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상황은 계획에 없었다. 감독기관은 이 점을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획을 요구하는 규정은 열 가지를 담게 한다. 그 마지막 항목이 고객이 자기

돈과 증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장애가 나도 고객이 자기 자산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미국이 물은 것은 "왜 멈췄는가"가 아니라 "멈출 때를 대비해 무엇을

마련해 뒀는가"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통화 연결이 안 됐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통화 시도

기록과 화면 사진도 자료가 된다.

앱이 멈췄을 때 주문이 회사로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구분해 본다. 주문

접수 알림이 왔다면 넘어간 것이다.

확인하는 곳 · 앱의 주문 내역, 문자 알림, 알림함

1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고객센터에 전화해 종목·수량·가격을

말한다. 통화가 녹음되면 그것이 기록이 된다.

확인하는 곳 · 미리 저장해 둔 증권사 전화 주문 번호

2



기록을 남길 유일한 길은 장애가

난 그 순간에 전화를 거는

것이다. 그 순간은 전화가 가장

몰리는 순간이다.

업무연속성계획 (BCP)

사고나 재해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이어 갈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다. 국내

증권업계도 2026년부터

통합 계획을 순차로

적용한다.

4장

누가 얼마나 겪는가
평균이 아니라 처지로 본다. 같은 장애에서도 결과가 갈린다.

장애 열 건 가운데 배상이 이뤄진 것은 여섯 건 안팎이다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가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사 전산장애 274건 가운데 배상이 이뤄진 것은 164건이다.

열 건에 여섯 건꼴이다. 배상 금액은 215억 원이고 배상을 받은 사람은

87,911명이다.21

기간과 대상을 달리한 다른 자료도 있다. 상위 열 개 회사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1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103건, 절반이

넘는다.22

회사별로 보면 편차가 크다. 같은 기간 한 회사는 31건 가운데 22건을

보상했고, 다른 회사는 9건 가운데 1건을 보상했다.22 2장에서 본 대로 문구는

거의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갈린다.

처리에 걸린 기간도 다르다. 평균 7.9일인 회사가 있고 26일인 회사가 있다.

가장 오래 걸린 건은 장애가 난 지 185일 만에 지급됐다.23

기록이 있어도 기록만큼만 인정된다

기록이 남았다고 끝이 아니다. 2025년 4월 한 증권사에서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주문이 마비된 일이 있었다. 한 투자자는 일곱 번에 걸쳐 나눠 팔려고 했으나

대부분 접수되지 않았다며 6,400만 원 손해를 주장했다. 회사는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24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록이 자격이면서 동시에

한도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접수되지 않은 주문일수록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번 시도할수록 실패한 시도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

같은 장애에서 회사는 민원 약 1만 8,000건을 받았고 석 달 뒤 그 가운데 97%

를 보상했다고 밝혔다.25 다만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중 몇 명이

인정받았는지를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는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는다.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조차 장애 건수와 배상 건수까지만 담고 있다.



분쟁조정으로 가는 길도 좁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 그런데 이 길도

넓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집계한 바로는 금융투자 분야에서 분쟁조정으로

배상 결정이 난 것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70건이다.26 15년 동안

70건이면 한 해 다섯 건이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전산장애 건이 몇 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산장애를 다룬

분쟁조정 결정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장애 피해에 대해

증권사가 각자의 내부 규정을 적용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2

제재는 배상과 이어지지 않는다

장애가 나면 감독당국이 제재를 하기도 한다. 다만 제재와 배상은 다른 길이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산장애 431건 가운데 제재로 이어진 것은

6건이고 과태료는 모두 합쳐 약 3억 9,000만 원이다.27

제재는 회사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켰는지를 묻는 것이지,

투자자에게 얼마를 물어 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배상이 제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이 지점이 다르다.

회사가 들어야 하는 보험은 10억 원이다

배상 재원과 이어진 규정도 하나 있다.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금융투자업자의 최저 보상 한도는 10억 원이다. 5억 원에서 오른 값이고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됐다.28

2025년 4월 장애를 겪은 한 회사는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5억 3,800만 원인데

보상 예산을 최대 30억 원으로 잡았다고 알려졌다.25 한도가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장애 건수는 국회를 거쳐야만

나오고, 배상 신청 건수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손실이 나지 않았거나 이익이 났다면 신청할 일이 없다.

회사 기준은 확정된 손실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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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절차
2025년과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나눠 적는다.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11월 감독당국과 금융협회들이 함께

「금융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냈고, 2025년 2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크게 바뀌었다. 사고 보고 조항이 옮겨지고 보험 한도가 올랐다. 2026년

1분기부터는 증권업계 통합 업무연속성계획이 순차로 적용된다.29 그 뒤로

다섯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하나. 주문 미전송 사례의 표준 입증 절차가 없다

접속 기록과 보유내역만으로 의도한 주문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정한 업계

공통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가 장애 시간대 접속자를 확인해 먼저

알리는 표준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둘. 업계 공통 기준이 없다

보상 기준의 문구는 서로 닮았지만 어느 것도 공식 기준이 아니다.

표준약관에도 전산장애 배상 조항이 없고 모범규준도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적용하는 주체가 회사 자신이고, 그 결과가 4장에서 본 편차다.

장애를 겪었다면 그날 안에 손실을 확정할지 정한다. 회사 기준은

대체로 그날 안에 확정된 손실만 본다.

확인하는 곳 · 해당 증권사 보상 기준의 손해액 산정 항목

1

보상 신청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미리 물어 둔다. 회사에 따라

10영업일에서 반년 넘게까지 갈린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고객센터, 보상 기준의 통지 기한 항목

2



셋. 신청과 인용 통계가 없다

장애 건수와 배상 건수는 국회의원이 요구할 때만 나온다. 요구한 사람마다

기간과 대상이 달라 값이 서로 맞지 않는다. 몇 명이 신청해 몇 명이

받았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없다. 이 숫자가 없으면 기준이 좁은지 넓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넷.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가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대체로 적혀 있다. 그런데 투자자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해 둔 회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한이 없으면

늦게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섯. 제재와 배상이 따로 간다

제재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를 묻고, 배상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일로 남는다. 감독당국이 손해액을 계산해 지급을 명령하는 장치는 없다.

이 다섯의 공통점이 있다. 넷은 절차와 기록에 관한 것이고, 다섯째만 누가

계산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가 바뀌지 않으면 앞의 넷을 고쳐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남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통합 업무연속성계획은 아직 적용되는 중이다. 지금 무엇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장애가 났던 날 자신이 접속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남겨 둔다. 통신사

데이터 사용 내역이나 화면 사진이 자료가 된다.

확인하는 곳 ·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 기록, 사진첩의 촬영 시각

1



손해액을 누가 계산하느냐가

배상 여부를 가른다.

비상주문 번호

앱이 안 될 때 쓰는 전화

주문 번호다. 회사마다 따로

있고 일반 고객센터 번호와

다른 경우가 있다. 장애가

나기 전에 저장해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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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면 되는가
읽는 사람 / 금융회사 / 당국으로 나눈다. 이 보고서는 특정 회사를 권하거나

말리지 않는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기록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접속

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낸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장애 시간대에 접속을 시도한 사람에게 먼저 알린다. 접속 시도는 서버에

남는다. 주문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그 시간에 앱을 열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안다. 그 사람들에게 장애 사실과 신청 방법을 먼저 보내면

된다.

둘째, 전화 주문 통로의 수용량을 장애 규모에 맞춰 둔다. 지금 기준에서

기록을 남길 유일한 길이 전화다. 그 통로가 막히면 기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쓰고 있는 증권사의 전화 주문 번호를 지금 저장한다. 장애가 난 뒤에

찾으면 그 시간이 손해가 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앱의 고객센터 항목

1

장애가 나면 화면을 다시 켜기 전에 기록부터 남긴다. 전화해서 종목·

수량·가격을 말하면 녹취가 남는다.

확인하는 곳 · 저장해 둔 전화 주문 번호

2

화면 사진을 찍는다. 시각이 함께 나오게 찍고, 통화 시도 기록도

지우지 않는다.

확인하는 곳 · 휴대전화 사진첩과 통화 기록

3

장애가 끝나면 그날 안에 팔지 정한다. 회사 기준은 대체로 그날 확정된

손실만 본다.

확인하는 곳 · 해당 증권사 보상 기준

4



셋째, 신청 기한을 정해 공개한다. 결과를 통지하는 기한만 있고 신청하는

기한이 없으면 늦게 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장애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확인되는 마지막 정기 발표가 2023년

상반기분이다. 일본은 해마다 건수와 원인을 공표하고, 호주도 산업 전체

집계를 공개한다. 회사별 건수와 배상 실적을 국회를 거쳐야만 볼 수 있는

상태는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

둘째, 신청 건수와 인용 건수를 함께 집계한다. 장애가 몇 건이었는지보다

신청한 사람 가운데 몇 명이 받았는지가 기준의 넓이를 보여 준다. 지금은 그

숫자가 없다.

셋째, 기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다. 접속 기록만으로 주문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을지를 정해 두면 회사도

투자자도 다투지 않는다.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손해 배상을 직접 다루는 법 개정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에 나와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사고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쪽에 있다.30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고 정기

공표가 다시 이어지는지다. 다른 하나는 업계 공통의 보상 기준이 협회

규약이나 감독 지침으로 나오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생기면 기준이 회사

안에만 있던 상태가 바뀐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전산장애

증권사의 시스템이나 통신망 문제로 앱과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이다.

접속 불가, 주문 미접수, 시세 미표시가 모두 여기 든다.

거래지시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주문이

회사 쪽으로 넘어간 상태를 가리킨다.

주문장애

증권사 보상 기준에서 쓰는 말이다.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비상주문

앱이나 프로그램이 안 될 때 쓰라고 회사가 따로 마련해 둔 주문 방법이다. 전화 주문,

자동응답 주문, 영업점 방문이 여기 든다.

전산로그

시스템이 처리한 일을 시각과 함께 자동으로 남기는 기록이다. 주문이 회사 서버에

닿아야 남는다.

배상책임보험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물어 줘야 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법이 최저

보상 한도를 정해 둔다.

업무연속성계획 (BCP)

사고나 재해로 정상 업무가 어려워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이어 갈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다.

분쟁조정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다툼을 소송 대신 감독기관이나 별도 기구가 중재해 푸는

절차다.

과태료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물리는 돈이다. 국가에 내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

표준약관

업계가 공통으로 쓰라고 협회가 만들어 둔 약관의 본보기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 약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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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rulebooks/finra-rules/4370)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2.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분쟁해결 통계. finra.org (https://www.finra.org/arbitration-

mediation/dispute-resolution-statistics)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3.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384조·제404조.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section/384)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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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결정문 DRN-5824274 및 DRN-5469728. financial-

ombudsman.org.uk (https://www.financial-ombudsman.org.uk/decision/DRN-

5469728.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RG 277 Consumer remediation」, 2022년 9월 27일.

asic.gov.au (https://download.asic.gov.au/media/fbhm1swm/rg277-published-27-

september-2022-20241021.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6. 일본 금융청, 「金融分野におけるITレジリエンスに関する分析レポート」, 2026년 7월.

fsa.go.jp (https://www.fsa.go.jp/news/r8/sonota/20260730/01.pdf)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17. 리걸타임즈(2023년 6월 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판결 내용

18. 이투데이(2025년 8월), 서울경제(2025년 8월) · 금융감독원 워크숍 자료 교차 확인

19. 서울신문(2025년 4월 8일) · 국회 제출 배상 현황 자료

20. 티리브스(2026년 3월 13일), 한국금융신문 계열(2026년 3월 13일) · 회사별 보상 비율과

처리 기간 교차 확인

21. 일요주간(2025년 4월 21일), 서울파이낸스(2025년 4월 25일) · 로그 기록 인정 범위 분쟁

사례 교차 확인

22. 스페셜경제(2025년 7월 15일) · 민원 접수와 보상 진행 현황

23. 아시아투데이(2025년 12월 4일) · 제재 건수와 과태료

24. 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 2025년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25. 보안뉴스(2025년 12월 5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

각주
1. 금융감독원 2021년도 집계. 전자금융사고

356건 가운데 침해사고가 6건, 장애사고가

350건이다.

2.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집계. 장애

194건과 침해 3건을 더한 값이다. 이후 같은

시리즈의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2025년 8월 25일 금융감독원 워크숍 발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두 매체에서 교차

확인했다. 발표 기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4. 증권사 여섯 곳의 보상 기준 원문이다. 인용한

문장은 그중 한 곳의 표현이고 나머지도 같은

뜻이다.

5. 로그인 실패와 시세 조회 실패, 체결 지연을

보상 대상에서 뺀다고 여러 회사가 따로 적어

뒀다.

6. 앞의 것은 키움증권, 뒤의 것은 한양증권 보상

기준의 표현이다.

7. 여섯 곳 모두 같은 방식이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5월 1일 선고

2022가단5281302 판결이다. 판결 내용은

법조 전문지 보도로 확인했고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9.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각 호다.

10.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8조다. 시행령이 정한 고의·중과실은

접근수단을 빌려주거나 노출한 경우 등이다.

11.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다69989

판결이다. 판시 내용은 법조 매체 보도로

확인했고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2. 금융투자협회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다. 2015년 개정판에서

확인했고 2025년 5월 개정판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3. 금융투자협회가 2021년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이후 모범규준이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14.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제재합의문(2021년

6월 30일). 벌금과 배상 총액은 같은 날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15. 제재합의문의 표현은 회사가 해당 금액을

영향받은 고객들에게 이미 지급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16.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제재양정지침(2024년

3월판)이다.

17.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분쟁해결 통계(2026년

6월 기준). 정식 심리까지 간 사건만 보면

30%다. 분쟁 유형 목록에 시스템 장애

항목이 없다.

18.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384조와

제404조에 배상 요구와 소비자 구제제도

권한이 있다. 제404조는 연금 이전 부적합

권유 사건에서 쓰였다. 시스템 장애 사건에서

쓰인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financial-ombudsman.org.uk/decision/DRN-5469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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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결정문 두 건이다.

20.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지침 RG 277이다.

인가받은 사업자의 일반 의무를 근거로

삼는다.

21. 2025년 4월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발표 기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2. 2026년 3월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두 매체에서 교차 확인했다. 요구한

의원마다 기간과 대상 회사가 달라 앞의 각주

21과 건수가 맞지 않는다.

23. 같은 자료다. 평균 처리 기간은 회사별

값이고, 185일은 개별 건의 값이다.

24. 2025년 4월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다. 두

매체에서 교차 확인했다.

25.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보도다. 발표 기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6.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6-04.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배상결정 누계다.

27. 2025년 12월 국회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다. 장애 건수 431건은 집계 기간이 앞의

자료들과 다르다.

2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다. 자산 2조 원 미만

회사는 5억 원이다. 시행일은 로펌

뉴스레터로 확인했다.

29.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내용과 통합

업무연속성계획 일정은 로펌 뉴스레터와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30. 2025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최고경영자

책임 명시, 과징금 상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담고 있다. 의안번호와 배상 조항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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